
1. 실제소득을 반영한 농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요구를 기각한 재결례

 ㅇ (관련 법리)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

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(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

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)에 

대하여는 그 면적에 「통계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·

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

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

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

보상한다고 되어 있고, 

 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

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(이하 "농작물실제소득

인정기준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

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

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. 

ㅇ (판단) 관계 자료(소유자 의견서, 사업시행자 의견서, 거래처원장 등)를 검토한 결

과, 소유자가 제출한 개인 간 매출자료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농

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1) 상의 거래실적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시행규칙 제48

조제1항에 따른 통계에 의한 영농손실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유자의 주

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1)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(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856호, 2015.11.17. 일부개정) 제4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, 종합유통센
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


